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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가 의장도시인 인천시에서 열렸다. 

인천광역시는 24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전국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

인권 활동과 지자체 인권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. 

이날 협의회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장,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

장 및 인권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, 지방정부별 인권 정책을 

공유하고, 국회에 상정된 인권정책기본법과 지역의 인권보장체계에 

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유기적인 인권협력체계 강화를 국가인

권위원회에 요청했다.

인천시는 2018년 시민인권팀을 신설하고,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

관한 조례를 공포하서면서 인권행정업무를 본격화했으며 같은 해 인

인천시, 인권행정 구현위해 역량 집중 
  -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24일 인천서 개최 - 

  - 인권정책 공유, 인권정책기본법 및 인권보장체계 논의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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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를 구성했다. 

인권위원회는 시의 인권정책 심의·자문 기구로, 인권보호관은 인권

침해사건 상담․조사․결정하는 기구로 운영 중이다.  

또한 체계적인 인권행정 시행을 위한 인권정책기본계획과 인권정책시

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있으며 인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

직자 및 출자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

있다. 

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“인권존중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인권  

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호응 및 협력이 중요하다”

면서 “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인권토론회와, 인권옹호자 컨퍼런스 개

최 등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인권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 

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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